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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산업자문료 소득 구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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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on University’s Industrial 
Consul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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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업자문은 교원이 경영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체 등을 컨설팅 하는 일종의 인적용역으로, 통상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교원이 책임자로 자문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자문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
의 소득세 과세가 최근 논란이 되는바,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대학별로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제시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문의 속성
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과세 이론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바, 현행 법 하에서 교원의 산업
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연구수당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산업자문에 대해 별도
의 관리규정을 두어 엄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상 인정되기는 어렵다. 산업자문료의 근로소득 과
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정책 당국의 조속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동일하게 산학협력 유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Abstract  Industrial consultation is a kind of personal service for companies.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sets up a consultation contract in which a professor performs the consultation
as the person in charge. Recently, there is an issue regarding taxation of the consulting fee paid to the
professor; in short, there is no standardized practice for the imposition of income tax.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consultation and present an acceptable taxation rule based on 
related laws. First, it is not appropriate to regard consulting fees as wage income,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nd the 
professor. Considering that the base consulting fee amount is the same as the invention compensation,
according to accounting practices, and that an employee invention is apt to be derived in the 
consultation, it is reasonable that the consulting fee should be regarded as wage income similar to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As treating the consulting fee as wage income could end up reducing
industrial consultations, the government should amend the income tax law to include industrial 
consultation as a type of othe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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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강조되면서 대학 
교원의 산업자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지역사회에 대한 협력과 기여를 새
로운 평가지표로 도입해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기술 지
원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각종 정부 재정지원 사업 선정
에서 산학협력 실적이 큰 비중을 차지하다보니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교원들이 좀 더 산업자문
에 힘을 쓰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산업자문이란 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 단체 및 직능단
체의 자문(諮問) 요청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1]. 산업자문
은 대학 교원의 대표적인 산학협력 활동 중 하나로, 업무 
특성상 기술적 창작 활동을 포함하나 경영 자문의 경우
에는 기술적 요소가 배제된 상태에서 기업의 재무나 경
영전략, 지식재산 전략 수립 등을 컨설팅 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2].

교원의 산업자문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자문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인적·제도적 인프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대학의 전담 지원인력 부족과 전문성 부
족이 산학협력의 저해요소로 지적되고 있으며[3], 이는 
산업자문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문 인력이 부
족하다보니 세무신고 등 교원이 기본적으로 지원받아야 
할 행정 서비스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상근
으로라도 세무사를 고용한 대학은 서울대학교 등 규모가 
있는 몇 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전무하며, 대부분 학교 주
변의 세무사무소와 계약을 맺어 세무 사건이 발생할 때
만 의뢰를 하는 실정이다. 산학협력단의 세무 담당자는 
관행에 따라 일반적인 세무 업무만을 처리할 뿐, 세법이 
개정되어 새롭게 세무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더라
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교원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산업자문
료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이다. 2016년 12월 소득세
법 개정으로 교원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 보상금이 비과
세에서 근로소득 과세로 변경된바, 특허나 노하우 기술이
전으로부터의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으로 취급해도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산업자문료에 
대해서는 딱히 적용할 만한 규정이 없어 대학 현장에 혼
란이 계속되고 있다.  2017년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산업자문료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 공문으로 국세
청에 민원질의를 넣을 정도로 대학 현장의 어려움은 간
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18년, 간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 부산
대, 전북대 등 소위 거점 국립대학들은 교원의 산업자문
료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반면, 서울과학기술대
학교, 군산대, 한밭대 등 중소규모 국립대학은 기타소득
으로 처리하고 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성균관대, 
계명대 등 사립대학은 대부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있
다고 한다. 동일한 성격의 소득에 대해 대학마다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며, 명확한 소득세 과세 
기준 제시로 대학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산
학협력단이 세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것으로 판정되면 
가산세를 내야하는 경우도 있어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산업자문료에 대한 소득세 과세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교원의 산업자문료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타당한 산업자문 과세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인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
저, 제2장에서는 산업자문 과세 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결
과를 검토하고, 제3장에서는 산업자문 과세 관련 법령과 
사례를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산업자문 
관련 핵심 쟁점을 하나씩 검토한 후 제5장에서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

2. 선행연구

연구수당, 직무발명 보상금 등, 교원이 대학으로부터 
받는 각종 금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대부분 대법원 판결이나 
조세심판원의 심결례에 기초해 사안별로 과세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

나동규는 대학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문제를 
검토한 후, 특허로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
라지면 교원이 기술이전에 소극적일 수 있으므로 특허등
록 전이라도 기술이전 되었다면 특허권 이전과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4]. 또한, 특허
권이 수반되지 않은 노하우 기술이전도 발명진흥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의 이전에 해당하는바, 다르게 
과세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상도등은 대학이 보
유하고 있는 기술을 사업화해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
도록 산학협력단에 대한 세제 지원이 필요하며, 연구용역
에 대한 면세 조항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기
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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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광숙은 산학협력단의 과세 문제를 학교기업 
사례에 집중해 검토한 후, 학교기업은 교육과정의 일환으
로 재화를 공급하는 특별조직으로서 매출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바, 교육 활성화를 위해 면세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6]. 박정우는 학교법인의 세무와 
관련하여 정부가 사립대학을 조세징수기관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삼아 규정을 좀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7].

산업자문료에 대한 과세 원칙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
구는 김종태 등[8]에서 찾아볼 수 있다. 김종태 등은 사립
대학 교원의 소득세 신고 업무를 검토하면서 대학이 계
약을 체결하고 민간단체로부터 용역대를 받아 간접비를 
공제한 후 지급하는 자문료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8]. 김종태 등이 근거로 든 관련 규정은 
2016년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 및 
국세청 질의회신, 「소득46011-219(2000.02.11.)」이었다.

김도경도 김종태 등과 유사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학이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수령해 총액
에서 연구 간접경비를 공제한 후 교수에게 지급한 금액
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9]. 더 나아가 
김도경은 대학 교원 개인이 기업과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한 경우도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
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세하
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에서 계약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
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하되, 비상업적
으로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에서 제시하는 유권해석과 동일한 취지인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에 종합해 보면 산업자문료는 사업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 산업자문료 과세 관련 규정

3.1 교원의 산업자문 절차
통상 산업자문은 기업으로부터 자문 요청을 받은 교원

이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조직(TLO)에 계약을 의뢰하면
서 시작된다. 산학협력단은 산업자문에 대한 조건을 검토
해 계약서를 작성한 후 기업과 자문계약을 체결한다. 계
약의 양당사자는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단과 기업이며, 

교원은 계약서 상 자문 활동을 주관하는 책임자로 기재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원은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이 요청하는 
기술ㆍ경영자문을 실시한다. 통상 기술자문의 경우 자문
이 진행되는 도중이나 완료 시점에 특허법상 발명, 실용
신안법상 고안 등이 도출될 수 있으며, 그 권리는 계약상 
기업이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Fig. 1. Process of the industrial consultation in the 
university

한편, 기업은 산업자문에 대한 대가로 산학협력단에 
기술료(royalty)를 지급한다. 동 기술료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수입(收
入)된다. 한편, 산학협력단은 산업자문을 수행한 교원에
게 산업자문료를 지급한다. 통상 산업자문이 짧게는 수일
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지속되는바, 산업자문료는 정기·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교원의 산업자문 과정을 정리하면 
Fig. 1과 같다.

3.2 발명진흥법 상 직무발명 보상금
대학 교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 그 권리는 원칙적으

로 교원에게 귀속되나,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위 「예약승계규정」이 있는 때에는 동법동조 제2
항에 따라 대학 소속 산학협력단이 권리를 승계한다. 여
기서, 직무발명이라 함은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으로, 종업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
상 사용자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
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을 말한다[10]. 한편, 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특허법상의 발명,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및 디자인보
호법상의 창작 등 세 가지로 제한된다[10].

교원의 직무발명을 승계 받은 산학협력단은 발명진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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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보상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교원과 협의 하
에 적절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불리한 규정 변경이 있
는 경우 교원과 협의를 하는 등 법정 절차를 준수하면 정
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10].

산학협력단이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산학협력
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산학협력단 재원 수입에 기여
한 교직원에 대한 보상금」에 근거한다. 산학협력단은 산
학협력법 제31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기초해 산학협력을 
하거나 기술지주회사 등에 기술출자 등을 함으로써 수익
을 얻을 수 있는바,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당 교원에
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3.3 교원 대상 소득세 과세
교원은 대학에 소속된 종업원으로,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며, 봉급, 상여, 수당 등을 수령하면 그 소
득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
된다. 이때, 고용계약은 통상 근로계약을 말하지만 회사
의 이사 또는 감사와 같이 위임계약에 준하는 경우와 공
무원과 같이 공법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
다.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업원이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금원을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한바, 여기서 
비독립적이라 함은 타인의 계산과 위험 아래에서 활동한
다는 것과 그와 같은 활동을 할 때 타인의 지시 또는 감
독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11].

한편, 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
스업을 계속적·지속적으로 수행해 금원을 지급받았다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과
세된다. 동 서비스 활동이 연구용역 계약에 의하지 아니
하고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
으나[9], 교원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비상업적으로 학
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 적용할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기타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등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하는 
소득을 말한다[11]. 고용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독립된 자
격으로 일시적, 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
원은 기타소득으로 취급된다.  대학 교원과 관련된 기타
소득으로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의 산업재산권
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법 동조
동항 제19호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
서 강연료 등을 받는 경우,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가 그 
지식을 활용해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및 퇴

직한 교원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이 있
다.

소득세법상 대학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
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22의2 에 
따라 재직 중이라면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며, 퇴직한 후라
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종전에는 재직 구분 없이 비
과세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었으나, 2016년 12월 소득세
법 개정에 따라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구분
되었다.

한편, 우리 세법에서 산업자문에 대한 명확한 과세 규
정은 찾아볼 수 없다. 산업자문을 전문지식에 기초한 인
적용역 제공의 한 형태로 보고 일반 과세 이론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에 산업자
문과 유사한 경영자문 용역의 소득구분이 포함된바, 참고
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세 집행기준 21-0-9」에 따르면 
경영자문용역의 경우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로 근로
자 지위에서 자문을 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독립된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보며,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을 자문했다면 기타소득
으로 본다고 한다. 동일한 인적용역이라도 고용계약의 유
무, 지속성 및 우발성 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는 것이 
소득세법 및 국세청 과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를 기초로 교원 대상 소득세 과
세 판단 절차를 정리하면 Fig. 2와 같다. Fig. 2에서는 고
용계약의 유무 및 용역제공의 지속성·우발성만을 조건으
로 포함하였으나, 대가의 크기, 용역 제공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사업적 의도가 있는지 등도 고려될 수 
있다.

Fig. 2. Income tax determin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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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자문료 과세 관련 쟁점 검토

4.1 산업자문에서의 교원의 지위
산업자문료에 대한 과세 근거를 검토하기에 앞서 산학

협력단과 교원간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인적
용역의 대가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교원에게 금원이 지
급되는바, 산학협력단과의 관계에 있어 고용계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산업자문료가 근로소득으로 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원은 총장이 사용자인 대학의 종업원으로, 산학협력
단과는 사용자와 종업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
가 일반적이다[11]. 즉, 교원은 대학과 근로계약을 맺고 
연구 및 교육을 담당할 뿐, 별도 법인격을 갖는 산학협력
단과는 단지 산학협력에 있어 협력 관계만 있을 뿐이라
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에서도 타당성을 얻
는다. 소득세법은 산학협력단과 교원은 고용관계가 아니
라는 것을 전제로 별도의 항목을 두어 사용자와 종업원
간의 직무발명 보상금 수수에 관한 과세 문제를 해결하
고 있다[2].

한편, 고용관계는 계약의 존부 등 그 외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질에 따라 지시·감독 여부, 종업원의 종속성 등
에 기초해 판단해야 하는 것인바, 대학 총장이 산학협력
단장을 임명하고 단장의 지시에 따라 교원이 산업자문을 
하였다면 간접적인 지시·감독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 넓은 의미에서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견해
도 있다[11]. 즉, 교원은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산업자문 
계약의 주체인 산학협력단장의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
하는 것이며, 산학협력단은 넓은 범위에서 대학 조직이므
로 산업자문이 대학과 교원간의 근로계약에 기초해 이루
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산학협력단은 엄연히 대학
과는 별도의 법인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간접적 근로계약 
관계 이론은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4.2 산업자문료의 성격
산학협력단이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지급 

근거를 살펴보면 소득세 과세 기준이 명확해질 수 있다.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법 상 지출관련 규정에서 제32조
제1항2호의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있으며, 보기에 따라 동조동항 제4호의 「산학협력
단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볼 여
지도 있다. 전자는 통상 산업자문 계약에 자문료액과 지
급 시기 등이 포함되는바, 자문료가 그에 따라 지급된다

면 시제품 제작비나 전문가 활용비등과 같이 계약 이행
에 소요되는 경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후자는 
산업자문료를 특허 등의 양도에 기한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산학협력단의 재정에 기여한 보상금조로 지급
되었다고 보는 견해이다.

산업자문료를 후자의 보상금으로 본다면 재론의 여지
없이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어목 및 동법 제20조제1항제
5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소득세법 제
12조는 교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산학협력법 제32조
제1항제4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면 직무발명 보상금이
라고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산업자문료를 전자
의 경비로 본다면 명확한 과세 규정이 없는바, Fig. 2와 
같은 판단 프로세스를 거쳐 소득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산학협력단 관리부처인 교육부가 발행한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해설」에 따르면 산업자문에 따른 기술료 
수입은 기타산학협력수익으로 하고, 산학협력에 적극적
인 교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직무 발명보상금과 동
일하게 산학협력보상금으로 처리하도록 하는바, 산업자
문료는 산학협력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4.3 산업자문과 직무발명의 관계
산업자문료를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한 성격의 금원

으로 본다면 산업자문과 직무발명 간에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산업자문과 직무발명이 어떻게 관련되는지 살
펴보기로 한다. 통상 기술자문의 경우 교원이 보유한 노
하우와 전문지식을 이용해 기업이 겪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고 소위 “발명”은 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자문을 통해 과제가 해결되었다면 
직무발명이 도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영자문의 
경우도 컨설팅과정에서 비즈니스모델이 형상화될 수 있
으므로 소위 BM발명이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
하면, 산업자문은 교원이 기업의 기술적 요청에 기해 다
양한 발명을 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바, 산업자문료를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없다.

이는 개정 전 소득세법상 산업자문료의 과세 관행에서
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종전 소득세법에서 산업자문료
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해 기타소득으
로 보고 비과세했었다[2].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직무발명 
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변경된 상황에서 동일하게 취급
하던 산업자문료를 다른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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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산업자문과 연구용역의 차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의 일종으로 보고 산업자문료를 

연구수당으로 취급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13항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구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연구용역이란 일정한 기간 동
안 기업이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술적 결과를 
안출해 제공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산업자문과 일견 유
사한 측면은 있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3항은 연구용역에 따른 수당이 기타소득으로 
취급되려면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
서 연구비를 관리하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법제상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산업자문료 관리규정을 마
련하여 산업자문 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한 
산업자문료를 산학협력단이 관리하여 지급하는 연구수당
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5. 결론

산업자문은 산업체등의 요청에 따라 경영이나 기술의 
개량 등에 관해 컨설팅을 하는 것인바, 교원과 고용관계
가 있는 대학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법인인 산
학협력단이 자문계약의 주체가 되고 교원은 책임자로서 
실무적인 인적용역 책임만을 진다. 산학협력단이 산업자
문 계약에 따라 인적용역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
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이론상의 근로소득으
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
거가 직무발명 보상금의 근거와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당연히 도출되는바, 교원의 산업자
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고, 따
라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
하다고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
나, 산업자문을 교원의 책임에 맡길 뿐 별도의 관리규정
을 두어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현행 소득세법 하
에서는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산업자문료를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기타
소득에 비해 높은 세율로 교원의 산업자문이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
가 중요한 만큼 교육 당국은 산업자문 활성화를 위해 과
세 체계 정비에 나서야 하며, 연구관리 규정에 의해 관리

되는 연구용역과 유사하게 산업자문도 기타소득으로 과
세되는 산학협력 유형 중 하나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포
함시키는 방안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 당국은 세무 전담인력의 충원을 통해 교원의 산
업자문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설문조사[8]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60%가 세무 
전담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조인트 벤처 창업, 기술출자, 연
구소 기업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대학 산학협력에
서의 세무 이슈를 지원하자면 세무 전담인력 충원이 절
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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